
2021년도인권담당관소관예산안검토보고

Ⅰ. 예산개요

1. 세입예산

▣ 2021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020년도 최종 예산

(380만원) 대비 3.8% 증액된 390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0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3,752 3,752 3,895 143 143 3.8 3.8

세외수입 3,752 3,752 3,895 143 143 3.8 3.8
경상적세외수입 36 36 45 9 9 25.0 25.0
이자수입 36 36 45 9 9 25.0 25.0
임시적세외수입 3,716 3,716 3,850 134 134 3.6 3.6
기타수입 3,716 3,716 3,850 134 134 3.6 3.6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0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3,752 3,752 3,895 143 143 3.8 3.8

경상적세외수입 36 36 45 9 9 25.0 25.0
이자수입 36 36 45 9 9 25.0 25.0
기타이자수입 36 36 45 9 9 25.0 25.0

임시적세외수입 3,716 3,716 3,850 134 134 3.6 3.6
기타수입 3,716 3,716 3,850 134 134 3.6 3.6
그외수입 3,716 3,716 3,850 134 134 3.6 3.6



2. 세출예산

▣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 세출예산은 13억 5천 7백만원으로

전년(15억 6천 2백만원) 대비 13.1% 감액된 수준임.

(단위:천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0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1,562,480 1,562,480 1,356,653 △205,827 △205,827 -13.1% -13.1%

행
정
관
리

소 계 1,562,480 1,562,480 1,356,653 △205,827 △205,827 -13.1% -13.1%

행정운영경비 52,762 52,762 56,692 3,930 3,930 7.5% 7.5%

재무활동 - - - - - - -

사 업 비 1,509,718 1,509,718 1,299,961 △209,757 △209,757 -13.9% -13.9%

교 부 금

○ 2021년도 정책 단위 세부사업별 2020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0 예산 2021

예산

2020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합 계 1,562 1,562 1,357 △205 △205 -13.1% -13.1%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1,510 1,510 1,300 △210 △210 -13.9% -13.9%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1,510 1,510 1,300 △210 △210 -13.9% -13.9%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227 227 176 △51 △51 -22.9% -22.9%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68 68 60 △8 △8 -11.8% -11.8%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운영

52 52 52 - - -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90 390 389 △1 △1 -0.3% -0.3%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129 129 63 △66 △66 -51.2% -51.2%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84 184 157 △27 △27 -14.7% -14.7%

인권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68 68 55 △13 △13 -19.1% -19.1%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32 32 152 120 120 375.0% 375.0%

서울 인권
콘퍼런스

272 272 111 △161 △161 -59.0% -59.0%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18 18 18 - - - -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70 70 67 △3 △3 -4.3% -4.3%



Ⅱ.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예산

○ 2021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020년도 최종 예산

대비 3.8% 증액된 390만원임.

1) 경상적 세외수입

○ 2021년도 인권담당관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서울시가 교부한 보조금으로

인해 보조금 지원단체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반납 수입(53,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이자수입’의 경우는 매년 세입 발생이 예상되는 경상적 수입으로 매년

수납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편성하지 않다가 2020년에는 세입

예산(45천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실질적으로 발생가능한 세입

추계를 반영한 적정 세입 예산 편성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예산안〉
(단위 : 천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요구액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 - - 37 - 44 36 53 53 45

② 2021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1년 전망액 : 45천원

∘ 산출내역 : 보조금 지원단체(10개 이상)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금액과 집행시기에 따라 이자액이

달리 결정되므로 매년 징수액 편차가 발생하여 예측이 어려워, 최근 3년 간 보조금

이자 반환 금액의 평균치를 2021년 징수전망액으로 산출하였음

→ (37천원 + 44천원 + 53천원) ÷ 3년 = 45천원

구 분 2018 2019 2020(예상)

보조금 이자 37천원 44천원 53천원



2) 임시적 세외수입

○ 2021년도 인권담당관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인권담당관 보조금 지원

사업 정산검사 후 보조금 집행잔액, 부당집행 반납금(385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 인권담당관은 2020년 ‘그외수입’의 예산편성(371만원) 대비 결산 전망

(135만원)금액이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바, 2021년 세입 편성 예산

(385만원)이 적정한 세입 예산 편성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예산안〉 (단위 : 천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요구액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 1,001 30 - 4,560 2,086 3,716 5,069 5,069 3,850

② 2021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1년 전망액 : 3,850천원

∘ 산출내역 : 보조금 지원단체(10개 이상)의 집행실적에 따라 징수액이 결정되므로 매년 징수액

편차가 발생하여 예측이 어려워, 최근 3년 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금액의 평균치

를 2021년 징수전망액으로 산출하였음

→ (4,396천원 + 2,086천원 + 5,069천원) ÷ 3년 = 3,850천원

구 분 2018 2019 2020(예상)

보조금 반환금 4,396천원 2,086천원 5,069천원

※ 2019년 이전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잔액이 시도비 반환금 수입(224-04)으로 결산처리 되

었으나,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시도에서 시군구에 보조한 보조금 중 반환받은 금액’이므로

2019년 부터 그외수입(224-07)으로 처리함



2. 세출예산 검토

○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 세출예산은 13억 5천 7백만원으로

전년(15억 6천 2백만원) 대비 13.1% 감액된 수준임.

가. 증액․감액 사업 현황

○ 인권담당관 소관 20% 이상 주요 증액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증액사업 현황(20%)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0년도 2021년도
증감

증액사유
증 감 비율(%)

1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32,000 152,000 120,000 375.0
2019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시정권고에 따라 지원단체 및
예산 확대

○ 인권담당관 소관 20%이상 주요 감액사업은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사업 등 총3개 사업을 감액하려는 것임.

< 주요 감액사업 현황(20%)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0년도 2021년도
증감

감액사유
증 감 비율(%)

1 인권보호 및 증진활
동 지원 227,300 175,693 △51,607 -22.9 인권단체 보조금 축소

2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129,000 62,800 △66,200 -51.2 인권문화행사 및

홍보자료제작 규모 축소

3 서울 인권 콘퍼런스 271,600 111,280 △160,320 -59.0 격년마다 콘퍼런스 확대/축소
개최



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증액)

○ 동 사업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하는 단체를 지원하고자 전년과 동일한 3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32,000 32,000 152,000 120,000 375

사무관리비 2,000 2,000 2,000 0 0

민간경상사업보
조 30,000 30,000 150,000 120,000 400

<산출 근거>

○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관련 법령(「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인권담당관에서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 사업비(보조금)를 지원하고 있음.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2,000,000원

= 2,000천원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2,000,000원

= 2,000천원

증감사유

증감내역 없음

민간경상사업보조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선정단체
사업비 지원
30,000,000원*1개 단체

= 30,000천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선정단체
사업비 지원
30,000,000원*5개 단체

= 150,000천원

증감사유

시의회 및 결산 검사 시정권고에 따라 지원 단체 수 및 예산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동 사업의 지원단체는 서울시 공모 절차와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고 있으나, 2007년도부터 1개 단체(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만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특정 단체에만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시의회의 지적과 개선에 따라 서울시 소재

5개 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 다만, 동 사업 예산 편성에 따라 5개 센터로 확대되는 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인권담당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서울시 소재 5개 센터 현황〉

센터명 자치구명 센터명 자치구명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6개구)

소계

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개구)

소계

종로
양천구

중구
강서구동작구
구로구관악구
금천구서초구
영등포구강남구

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4개구)

소계

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6개구)

소계
성동구

동대문구광진구
송파구 성북구
강동구

중랑구

서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4개구)

소계
강북구용산구

은평구 도봉구
서대문구

노원구
마포구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B**(우편번호06594 ) 
○ 전화 : 02-534-4901
○ FAX : 02-534-4902

○ 사업담당자 : 정**
○ 휴대폰     : 010-****-****
○ E-Mail    : ****@kcvc.or.kr

○ 홈페이지 : hppt://www.kcvc.or.kr

설 립 목 적
○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고 위기 극복의
   효과적 대처방법을 갖도록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 

연 혁
○ '05. 01. 28. : 서울시 사단법인 설립허가 (등록번호:110221-0012468)
○ '06. 11. 06. :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 

인 력 현 황
○ 대표자 : ***
○ 회원수 : **명

○사무실 상근직원 수 : *명
 (직위:사무처장1명,주임2명,법무관1명) 

기 구 현 황

○ 조직 및 인력구성
 

보호위원회 이 사 장 자문위원회

부이사장 감   사

이   사 홍보대사

운영위원 사 무 처

법률지원위원회 상담지원위원회 의료지원위원회 홍보지원위원회

전년도

예 산 현 황

○ 예산총액 : 650,000천원
 ※ 재원구성(100%) : 지방보조금(자치구) : 180,000천원, 서울시보조금 : 30,000천원
              법무부보조금(국고) : 56,000천원, 회비 및 기타기부금 : 384,000천원

최근3년간

활 동 실 적

○강력범죄피해자(살인,방화,상해,강도,폭력)의 의료비 및 경제적지원
○년도별 지원실적 -2016년도 :600,000천원
                 -2017년도 : 650,000천원
                 -2018년도 : 591,000천원 

당 해 년 도

주 요 사 업

계 획

○ 강력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경제적지원:치료비,간병비,생계비,장례비지원등
○ 강력범죄피해자 지원 활동 중 서울시 보조금 활용 사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지역 업무영역확대에 따른 피해자 소요지원
  -관할 자치구 주소지외 범죄피해자에 대한 소요지원



○ 한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2015년～2020년 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언제까지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다른 센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

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

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국고

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

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한편, 범죄피해자 구조를 위한 사업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2016년 640만원→ 2017년 169만원→2018년 81만원

→2019년 89만원)하고 있는 바, 사업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과 보조금

정산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 본 사업은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실천을 위해 공무원 및 산하 공공

기관 직원의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0.3%(80만원) 감액한 3억 8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6 37,600 0 0 37,600 31,193 0 6,407

2017 32,600 0 0 32,600 30,905 0 1,695

2018 32,000 0 0 32,000 31,187 0 813

2019 32,000 0 0 32,000 31,105 0 895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389,588 389,588 388,788 △800 0

사무관리비 381,588 381,588 381,588 0 0

시책추진업무추
진비 8,000 8,000 7,200 △800 △10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선정위원회 운영
1,200천원*4회

= 4,800천원

○선정위원회 운영
1,200천원*4회

= 4,800천원

○자문회의 운영
750천원*8회

= 6,000천원

○자문회의 운영
750천원*8회

= 6,000천원

○서울인권아카데미(인권교육)
= 215,020천원

○서울인권아카데미(인권교육)
= 215,020천원

- 4급이상 교육
2,800천원

= 2,800천원

- 4급이상 교육
2,800천원

= 2,800천원

- 위탁복지시설장 교육
2,800천원

= 2,800천원

- 위탁복지시설장 교육
2,800천원

= 2,800천원

- 본청 교육
30,800천원

= 30,800천원

- 본청 교육
30,800천원

= 30,800천원

- 사업소 교육
48,400천원

= 48,400천원

- 사업소 교육
48,400천원

= 48,400천원

- 투자출연기관 교육
14,960천원

= 14,960천원

- 투자출연기관 교육
14,960천원

= 14,960천원

-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비 등
44,000천원*1식

= 44,000천원

-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비 등
44,000천원*1식

= 44,000천원

- 교육운영비(인쇄비, 문구류 등)
71,260천원*1식

= 71,260천원

- 교육운영비(인쇄비, 문구류 등)
71,260천원*1식

= 71,260천원

○인권강사양성
= 60,600천원

○인권강사양성
= 60,600천원

- 기본과정
20,200천원

= 20,200천원

- 기본과정
20,200천원

= 20,200천원

- 심화과정
20,200천원

= 20,200천원

- 심화과정
20,200천원

= 20,200천원

- 보수과정
20,200천원

= 20,200천원

- 보수과정
20,200천원

= 20,200천원

○교육 모니터링
= 29,669천원

○교육 모니터링
= 29,669천원

- 모니터링 전문 업체 용역비
16,669천원

= 16,669천원

- 모니터링 전문 업체 용역비
16,669천원

= 16,669천원

- 전문가평가단 운영
13,000천원

- 전문가평가단 운영
13,000천원



○ 서울시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은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1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매년 동일한 주제로 교육의 관심 하락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인권에도 다양한

주제가 존재하므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에 따라 인권교육 이수율이 저조하고, 교육

횟수도 감소하였음에도, 2020년과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은 면밀한

추계 없이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인권교육 운영 현황〉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 13,000천원 = 13,000천원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콘텐츠 개발 용역비= 65,500천원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콘텐츠 개발 용역비= 65,500천원

증감사유

증감내역 없음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000원

= 8,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00,000원

= 7,200천원

증감사유

실국별 한도 조정 △800천원

2018년도

○인권교육 218회 실시

- 4급이상 5회, 본청 75회, 사업소 105회, 출자출연기관 30회,

복지시설장 3회

2019년도

○인권교육 222회 실시

- 4급이상 5회, 본청 70회, 사업소 110회, 투자출연기관 34회,

복지시설장 3회

2020년도 ○인권교육 이수율 60%



❍ 한편, 인권교육을 특정기관(인권정책연구소)에서만 수행하고 있는 바, 다양한

교육기관의 참여를 허용하여 서울시 및 출연․출자 기관에 부합하고 적합한

주제로 전문화된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년 도 횟 수 기 관

합 계 705회

2020 60회 인권정책연구소(‘20.10월말 기준)

2019 222회 인권정책연구소

2018 218회 인권정책연구소

2017 205회
한국정책개발연구원(통합과정)

한국생산성본부(일반과정)

❍ 한편, 인재개발원에서도 e러닝 인권강의와 성희롱인권, 장애인인권에

대한 집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인권교육의 중복성과 교육의

통합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 및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 인재개발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 본 사업은 강제 철거현장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시

사실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통해 철거민의 인권보장을강화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예산과 동일한 1천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17,820 17,820 17,820 0 0

사무관리비 17,820 17,820 17,820 0 0



○ 동 사업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구성은 1개조 4명(인권과․도시재생․자치구․

변호사)을 기본으로 하며, 현장의 규모나 투입되는 공권력의 규모, 철거대상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조별 단위를늘려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연도별

운영 횟수가 감소하고 있고,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아 운영상 누수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7년 : 69회 운영(변호사 미참석 6회), 2018년 : 78회 운영(변호사 미참석 17회),

2019년 : 51회 운영(변호사 미참석 3회), 2020년 : 36회 운영(변호사미참석16회)

〈인권지킴이단 수당 지급 기준〉

활 동 수 당  지 급 기 준  

활 동 시 간 별 수 당

2시간 이하 100,000원

2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150,000원

4시간 초과 ~ 6시간 이하 200,000원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운영 개선계획」(재생협력과-8806) 지급기준 적용

○또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시, 철거현장에서몸싸움, 탈의분신, 자해 등 위험한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인권보호를 위해 지원되는 공무원과 변호사들의

안전 대책 및 관련 예산 마련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17,820,000원

= 17,820천원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17,820,000원

= 17,820천원

증감사유

증감 내역 없음



○한편, 최근 2년간 집행잔액(2019년 9백만원, 2020년 1천4백만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2021년 예산에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없이전례답습적예산편성은아닌지검토가요망된다고하겠음.

〈예산액(예산과목), 집행액, 집행잔액〉 (단위 : 천원)

마.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 본 사업은 인권 취약분야 및 사각지대 실태파악과 분석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정책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예산 대비

2천 7백만원 감액한 1억 5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184,000 184,000 157,200 △26,800 △15

사무관리비 184,000 184,000 157,200 △26,800 △15

연 도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2017년 예산 미 편성으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에서 변호사 활동수당 지급함

2018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 무 관 리 비 16,800 16,467 333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 982 18

2019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 무 관 리 비 17,820 8,820 9,000

2020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 무 관 리 비 17,820 3,400 14,420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인권 현안 실태조사
89,750,000원

= 89,750천원

○인권 현안 실태조사
60,000,000원

= 60,000천원

○선정위원회 등 운영 ○실태조사 선정 등 위원회 운영



○ 인권실태조사는 시민인권 취약부분에 대한 현황 및 실태 파악으로 인권취약

부분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대처하고, 시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정책 개발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중 인권정책회의는 조례상 연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전혀 개최하지 않고 있는 바, 인권정책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인권정책회의의 기능과 역할을 경시하는 인권담당관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4,250,000원
= 4,250천원

7,200,000원
= 7,200천원

○인권정책회의 개최
10,000,000원

= 10,000천원

○인권정책회의 개최
8,000,000원

= 8,000천원

○ (청년자율예산) 청년 혐오표현 인식
실태조사
75,000,000원

= 75,000천원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용역
82,000,000원

= 82,000천원

○ (청년자율예산) 청년 혐오표현 인식
실태조사 선정위원회 등 운영
5,000,000원

= 5,000천원

증감사유

인권 현안 실태조사 예산 절감 △29,750천원
실태조사 선정 등 위원회 운영 예산 절감 △2,050천원
청년자율예산 사업 종료 △75,000천원
인권정책회의 개최 예산 절감 △ 2,000천원
인권정책기본계획 모니터링 증82,000천원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④ 정책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정책회

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정책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연도 일 시 장소 참 석 자 점검내용 운영결과

2018

미개최('18년 하반기 개최 예정이었으나,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당해년도

(2018년)로 추진실적 등 상정 안건 미비와 주요 참석대상인 시장의 광주세계인

권 도시포럼 및 '18년 서울 인권 콘퍼런스 참석, 인권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국장) 사

임으로 인한 공석 등으로 인권정책회의 개최 필요성 감소)

2019

미개최(인권위원회에서 회의주제 선정 후 시장 일정 및 ‘2019년 서울 인권 콘퍼런스’ 행사

일정 감안하여 관련 실 본부 국과 추진 협의 예정이었으나 관계 부서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부재 등 상정안건 미비로 시장의 인권 콘퍼런스 참석으로 대체)

2020코로나19 상황 및 시장 부재 감안하여 관련 실·본부·국과 추진 협의

[예산액(예산과목), 집행액, 집행잔액, 주요성과]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예산과목 집행액 집행잔액 주요성과

2018 4,000 인권정책회의 개최 - - -

2019 10,000 인권정책회의 개최 - - -

2020 10,000 인권정책회의 개최 - - -

바.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 서울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인권친화적 문화형성과 일상에서 인권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 장소에

대한 공간조성 및 탐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5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67,650 67,650 54,720 △12,930 △19

사무관리비 64,650 64,650 51,720 △12,930 △20

공공운영비 3,000 3,000 3,000 0 0



<산출 근거>

○ 동 사업은 민주화(4월길․6월길), 남산(자유길), 사회연대(여성길․시민길),

노동(전태일길․구로길)을 포함한 총 4개 테마를 중심으로 탐방을 운영중에

있으나, 연도별 참여인원수(2017년 1,329명→2018년 1,380명→2019년

917명, 2020년 500명)가 감소하고 있는 바, 감소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체험코스의 다양화 및 실제 집행 가능예산이 감안된 세부 산출기초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개요

○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은 2016년 공무원 대상 시범실시 후, 2017년

첫 시행 되었으며, 현재 3년차 운영 중.

○ 실제 탐방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의 여건을 종합하여 코스 변동.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바닥동판 추가 설치
5,000,000

= 5,000천원

○바닥동판(표지석) 추가 설치
4,080,000

= 4,080천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57,250,000

= 57,250천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45,800,000

= 45,800천원

○위원회 운영비
2,400,000

= 2,400천원

○위원회 운영비
1,840,000

= 1,840천원

증감사유

바닥동판(표지석) 추가 설치 예산 절감 △920천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예산 절감 △11,450천원
위원회 운영비 예산 절감 △560천원

공공운영비

○바닥동판 유지보수
500,000원*6개

= 3,000천원

○바닥동판(표지석) 유지보수
500,000원*6개

= 3,000천원

증감사유

증감내역 없음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실적〉 (단위: 천원)

○ 특히, 4개 테마중 구로길 코스는 차도와 인접하여 단체로 체험하기에는

안전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이러한 여건이 예산 집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요인은 없는지 여부와 코스 개발시 탐방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선 마련 등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김 정 덕

연도 프로그램명
계획인원

(명)

실참여인원

(명)
운영회차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2017
서울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1,200 1,329 25회 60,400 51,910

2018
서울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1,300 1,380 31회 54,900 49,975

2019
서울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1,300 917 39회 57,150 35,240

2020
서울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1,300 500 22회 67,650 46,450


